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발전연료 부담금 부과 “목표달성”
신․재생 에너지사업 재원으로 활용 … 2030년 9% 달성위해 투자확대

석유, 석탄처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연료에 부담금을 물려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대처 방안의 하나인 탄소세와 유사하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부과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지원을 위해 기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배럴당 100 달러를 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더

디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해

야 하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실제 달성률이 3.4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목표인 2030년 1차 에너지의 9%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투자 재원을 크게 늘리는 문제가 시급

한 해결 과제이지만 뚜렷한 재원확보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에너지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과금을 물리면 형식상으로는 탄소세와 유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대로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4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사업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2011년까지 시행한 후 

2012년부터는 에너지공기업들에게 발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

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기반센터, 신․재생 에너지센터 등이 

산재한 연구․개발(R&D) 관리가능을 통합하기로 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을 늘릴 방안을 다

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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